
主要 經濟 懸案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의 성공 조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1. 근로소득보전제도(EIT C: Earned Income T ax Credit )란?

(개요) 미국에서 1975년 저소득계층의 소득 보조를 위해 도입된 EIT C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가져야하며,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가면 급여

수준이 점감되는 제도로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

- (개념) EIT C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서, 일을 하나 고소득을 벌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가진 납세자에게 정부가

소득 보조를 제공하는 제도임

·2003년 기준 연간 약 2,800만이(전체 인구의 약 10%, 전체 노동참여인력의

약 19%) EITC를 수령하였으며 총 지불 비용은 연간 380억 달러였음(1인

당 약 $1,784)

- (목적) 저소득계층의 사회보장세 부담의 경감과 소득 증가의 목적으로 출

발하였으며, 이후 소득재분배와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근로 의욕

감소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확대하였음

- (연혁) 1975년 근로 보너스(Work Bonus ) 성격으로 도입되어 1978년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였으며, 1986년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실행함

·1986년 개정: 물가를 감안한 급여 제공 및 저소득 가구의 세금을 경감하

는 방안으로 최대 급여액을 1975년 실질 급여 가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

향

·1990년 개정: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 상이한 급여 체계를

설정하였으며 점감 구간의 한계 세율을 28%에서 31%로 상향 조정함

·1993년 개정: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 보다 더 확대된 급여를 제

공하였으며 자녀가 없는 가구에게도 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함

- (구성) EIT C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며, 일정 근로 소득

수준 이하의 소득을 벌어야 하는 것과 같은 EIT C 자격요건을 가져야하며

급여 수준은 자녀의 수와 구간별 세율에 따라 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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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저소득 피고용 근로자 혹은 소득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자녀가 있다면 19세 미만(전업학생(Full- Time) 학

생이면 24세 미만, 장애인 자녀면 나이 무관), 자산소득이(임대소득, 로열

티, 자본소득 등) $2,650 미만 등과 같은 요건을 가져야 함

< E ITC 신청 자격 상한 근로소득 >

2 명 이상의 자녀 1명의 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
$34,458

$35,458(부부 합산 신고 시)
$30,338

$31,338(부부 합산 신고 시)
$11,490

$12,490(부부 합산 신고 시)

자료 : Inland Revenue Service
주 : 2004년 기준임

·급여 산정 기준 및 방식: 점증 및 점감 구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의 균일

(Flat ) 비율로 결정되며 평탄 구간에는 최대 급여를 받음. 또한 자녀가 없

는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급여 산정 폭

은 넓어지나 한계 세율은 더 가파르게 점감함

< E ITC 급여 산정 기준 및 방식 >

2 명 이상의 아동 1명의 아동 자녀가 없는 경우

점증 구간 (Phased- In) $0~$10,750 $0~$7,660 $0~$5,100

평탄 구간 (Flat) $10,750~$14,040 $7,660~$14,040 $5,100~$6,390

점감 구간
(Phased- Out)

$14,040~$34,458 $14,040~$30,338 $6,390~$11,490

점증 구간 급여율 40.0% 34.0% 7.65%

점감 구간 급여율 21.06% 15.98% 7.65%

최대 급여 $4,300 $2,604 $390

자료 : Hilary W. Hoyn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2005.3.23

·기타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저소득계층을 위한 의료지원(Medicaid), 무

료 식품 공급 프로그램(Food Stamp), 보조 사회보장소득(Supplement

Security Income) 등과 함께 수령이 가능함

(선진국 사례) 미국의 EIT C 만큼 성숙된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영국으로

근로가족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운용 중이며, 벨지움, 프랑스, 캐나다, 뉴질

랜드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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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EIT C의 효과

(긍정적 효과) EIT C는 점간 구간에 있는 대상자의 노동 참가율 증가가

점증 구간의 노동 참여율 감소분을 상쇄시켜 전반적인 노동 참가율을 증

가시켰으며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효과도 가져왔음

① 노동 참가율 효과: EIT C는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을 감소시켰으나 편

모 및 편부의 노동 참가율의 증가를 가져와 전반적인 노동 참가율은 증가

하였음

- (편모의 노동 참가율 증가) EIT C의 도입은 편모의 노동 참가율 증가와 상

대적 稅부담의 경감을 가져왔음

·편모의 노동 참가율 증가와 稅부담 경감: EITC의 도입은 편모의 노동

참가율을 73.0%에서(1985년~1987년) 2.8%p 증가한 75.8%였으며(1989

년~1991년) $1,331만큼의 稅부담을 경감시켜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음(Eissa

& Liebman, 1996)

-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의 감소) 편모의 노동 참가율은 증가한 반면, 기

혼 여성의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남편의 노동 공급은 변화가 없음

·가구 합산으로 인한 노동 참가율 감소: EITC는 개인별 소득이 아닌 가

구별 합산 소득으로 계산되고 여성의 노동 참여 의사는 남편의 의사에 종

속되는 경향이 커 전반적으로 점간 구간에 놓인 가구의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은 감소함(Eissa & Hoynes, 1998)

·남성 노동 참가율 無변화: 가구의 주요 노동 공급원인 기혼 남성의 노동

참가율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임(Hotz & Scholz, 2000)

② 소득 증대 효과: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대로 빈곤 해결의 목적을 가진

EIT C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층 소득 증가) EIT C가 예초에 목표로 내세웠던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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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해결: EITC 지급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Poverty Line)1) 밑에 있는

저소득 가구로 배분되어 약 400만 이상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났으며, 아동

빈곤 예방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01)

·소득 증대: 자녀 한명을 부양하면서 시간당 $7.50 소득을 버는 편모의 경

우, EITC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가 있었음(파트타임의 경우 연간 $1,821,

풀타임의 경우 $2,604의 소득 증대)

< E ITC의 소득 증대 효과 >

노동 참가를 통한 연간 순소득증가

파트타임(20시간/주) 풀타임(40시간/주)

EITC가 없을 때 $5,356 $10,712

EITC가 있을 때 $7,177 $13,316

EITC의 순소득 효과 $ 1,82 1/연 $2 ,604/연

자료 : Hilary W. Hoyn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2005.3.23

(부정적 효과) EIT C는 전반적인 추가 노동 공급 시간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였음

- (추가 노동 공급 효과의 모호성) 소득 증가로 인해 현재 노동 시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가 노동 공급의 의사 결정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각각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됨으로 EIT C의 전체 추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모호함2)

·점증 구간: 소득 증가로 더 많은 여가를 즐겨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고(소득효과), 감소된 노동 공급의 보상을 위해 추가 노동 공

급 시간을 증가시킴(대체효과). 따라서 전체 효과는 모호함

·평탄 구간: 대체효과가 없으므로 전체 추가 노동 공급 시간은 감소함

·점증 구간: 추가 노동 공급 시간에 대한 급여가 감소하는 암묵적 한계 세

율3)로 노동 공급이 감소함으로 전체 추가 노동 공급 시간은 감소함

1) 최소한의 정신적 및 육체적 삶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영양분의 섭취량을 위한 생계비, 즉 최저생계

비가 빈곤선으로 정의됨(Rowntre e , 190 1)

2) T r aber t (1999)는 이미 노동에 참가한 근로자가 추가 노동 공급을 제공할 유인은 부라고 주장함.

그러나 Ochel(2000)과 Sche lkle (2000)은 새로 노동 시장에 참여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기존의

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분을 약간 상쇄하여 전반적인 추가 노동 공급 시간은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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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TC의 추가 노동 공급의 효과 >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

대체효과 + 無 -

소득효과 - - -

전체효과 ? - -

자료 : Wolfgang Ochel, 『Welfare To Work In the U.S.: A Model For Germany?』, CESifo
Working Papers, 2001.8

(시사점) EIT C의 성공 요인은 새로 유입된 노동 인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던 노동 시장과 이를 지탱해 줄 수 있었던 높은 과표 양성화율이

었으나,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음

- (탄력적 노동 시장의 보유) EIT C가 1975년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정착된

1980년 초 이후 미국 노동 시장은 새롭게 유입된 근로자를 수용할 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였음

·여성 노동 참가 인력의 증가: 1980년대 15세에서 64세의 여성 노동 참가

율은 전체 노동 참가율의 58.2%였으나 2002년 11.9%p 증가한 70.1%를 기

록한 점으로 보아 여성 노동 참가 인력을 수용할 만큼 미국의 노동 시장은

탄력적이었음. 참고로 한국은 1980년 50.2%에서 2002년 8.9%p 증가한

59.1%에 불가하였음

< 여성 노동 참가율 비교>

1980 2002

미국 58.2% 70.1%

한국 50.2% 59.1%

자료 : The World Bank, 『World Develpment Indicator』, 2004

- (높은 과표 양성화율) 미국은 EIT C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넓은 세원을

확보한 나라임. 실례로 미국의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낸 비중이 1999년

기준 약 83%에 달함.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국은 54%에 그쳐 과표 양성화

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임

3) 점증 구간에는 노동 한 시간을 추가 공급할 때마다 21.06cen ts의 급여가 감소함으로 결국 21.0 6%

의 암묵적 한계 세율이(Implicit Marginal T ax) 존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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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사각지대 이용과 재정 지출 급증) 그러나 높은 과표 양성화와 가구

별 합산제도의 운용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급여

수당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미국의 EIT C의 총 부당청구액 44억 달러 중 31억 달러가 자격미달자로 인해 발생

하였고, 이 중 17억 달러가 부모와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함

< 지출 현황 >

1975~ 1985 1986~ 1996 1997~2003

수령자수(천명) 7,188 15,197(111%) 19,553(28.7%)

지출금액(백만 달러) 1,797 14,099(685%) 32,928(134%)

자료 : Ways and Means Committee, 『Green Book 2004』
주 : ( )는 전기대비 수치임.

3. 한국의 EIT C 도입 시 고려 사항

EIT C의 근본적인 취지인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대 및 고용 증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 공평과세를 위한 정확한 소득 파악, 제도 운용을 위한 충분

한 재원 마련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① 일자리 창출의 선행 및 노동 시장 유연성 증대 : 저소득계층의 노동 공급

및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우선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함

-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2005년 2월 기준 전체 실업률이 4 .0%, 청

년(15세~29세) 실업률이 8.6%에 달하는 시점에 저소득 근로자가 파고들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함

·채용 인센티브: 실질적인 저소득계층의 근로 수준은 미약함으로 이들을 고

용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채용 보너스(Employer Bonus)등을 제공하여 일

자리 창출을 제공하여야 함

미국의 고용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미국은 低숙련 근로자를 위한 신규고용세액공

제제도(New Jobs T ax Credit )와 근로기회세액공제제도(Work Opportunity T ax

Credit ) 등과 같은 고용복지제도를(Workfare ) 운용하여 해당 기업에 세제혜택 제공

및 특정 취약 계층의 고용 및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였음4 )



主要 經濟 懸案

·여성 일자리 창출: 최저생계비 밑에 있는 절대빈곤층(2000년 기준 전체가

구의 10.2%) 중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21.9%로 여성들의 빈곤화가 심각함

으로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노동시장의 여성 차별화 철폐: 여성의 경제활동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전성을 가진

임시·일용·파트타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이들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고용행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 여성가구주 빈곤층 현황 >

절대빈곤층 차상위층

1996년 절대빈곤층(3.8%) 중 9.9% 차상위층(2.2%) 중 4.8%

2000년 절대빈곤층(10.2%) 중 21.9% 차상위층(4.0%) 중 5.9%

자료 : 박능후 외 5인,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2003.11
주 : 절대빈곤층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이며 차상위층은 빈곤선에서 빈

곤선 120%까지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지칭함

- (계약직 증대 우려 해소 방안 마련) 저소득계층이 채용될 분야는 파트타

임 혹은 저임금 계약직일 가능성이 큼으로 이들의 계약직 채용에 대한 불

합리한 채용 조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② 충분한 재원 마련 필요: 저소득층이 고용에 비례한 소득 보조금 지급을

위해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며,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

한 과표 양성화, 행정비용의 최소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등이 선행되어야 함

- (특정 탈세 계층의 과표 양성화 시급) 현금영수증제도를 통해 현재 34%

에 불과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상대적으

로 특정 계층(의사, 변호사, 약사 등)의 과표 양성화가 미약하므로 고소득

층 대상으로 강도 높은 과표 양성화 정책 도입 마련이 시급함

- (행정 관리 비용의 최소화) 미국의 경우 1994년 기준 총 지출 금액 중

18%인 44억 달러가 신고 오류로 발생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에 간편하고 편리한 행정적 절차를 수립해야 함

4 ) 박능후 외 5 인,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200 3 .1 1



主要 經濟 懸案

- (특정 계층 대상 중점 시행)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현재 34%에 불과

한 한국의 실정상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경우 세원 낭비가 초래될 수 있음

·여성 가구주 대상 先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58%이며, 여성 가구주 수가 전체 빈곤층 중 21.9%에 달하므로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

총수급자 18세미만 18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이상

가구별 1백 42만 33만 2천 14만 9천 14만 19만 4천 12만 8천 40만
여성비율 58% 49.5% 49.4% 59% 49.6% 54.6% 72.8%

지급
실적

교육 급여 1,200억원(대상자: 16만 4천)
생계·주거급여 1조 5,000억원

자료 : 보건복지부
주: 지급실적은 2001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지급실적을 지칭하며 총 수급지수는 시설

수급자 7만 4천명을 합함

③ 대상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 필요: 제도를 가구별 혹은 인별로 운용하든

대당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

- (부당 청구에 대한 심사 예방책 마련) 여러 Case에 대한 부당 청구 금지

를 위해 자산 심사 제도의(Means - test )의 강화가 필요함

·Case 1: 이혼남(여)이 자식을 부양하며 소득이 더 많은 본인의 부모와 거주

할 시, EITC 급여를 본인 명의로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

구內 모든 가구원의 소득 파악 후 합산 과세가 이루어져야 공평과세가 달성

될 수 있음

·Case 2 : 이혼남(여)이 본인의 소득보다 낮은 부모와 거주할 시, 소득이 낮

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대가로 불법적으로 조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기

재하여 EITC를 수령하는 경우 재원 낭비 및 공평과세가 달성되지 못 함

·Case 3 : 별거 중인 부부가 법적으로 재산을 부부 합산으로 신고하여야 하

나, 자녀를 둘 중 하나의 부양가족으로 기재하여 EITC를 수령할 수 있음

·Case 4 : 정부에서 인허가 하지 않은 지하경제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의 자산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자의 부당 청구 예방책 마련 필요


